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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1

Current Disaster Reports in China

Zhou Yu Bo

 President, People’s Daily Online Korea Ltd., China

There	 have	 been	 three	 steps	 in	 disaster	 reporting	 for	 65	 years	 after	 establishing	New	 China	 which	 are	 the	 Communists-	 oriented,	 Event-oriented	 and	 human-oriented.Each	 step	 has	 certain	 characteristic	 and	 reveals	 its	 own	 ethical	 issue.	 The	 ethical	 issues	don’t	 accord	 with	 humanity.	However,	 the	 disaster	 reporting	 in	 China	 has	 been	 improved	 into	 rationality	 and	 respect	for	 human	 nature.	This	 paper	 shows	 the	 history	 of	 disaster	 reporting	 in	 China	 and	 tells	 each	 reporting	model	 following	 the	 history.	And	 then,	 it	 includes	 the	 Wenchuan	 earthquake	 report,	 which	 occurred	 on	 May,	 12,	2008,	 and	 indicates	 an	 ethical	 problem	 and	 finds	 out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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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1

중국의 재난보도 현황

저우위보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 

신중국 수립 후 65년간의 재난보도를 당 본위,	 사건 본위,	 인간 본위라는 세 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단계마다 독특한 특징과 그것에 상응한 윤리적 취향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취향은 인간의 윤리 정신에 부합된 면도 있지만,	 인간애가 결여되거나 황당무계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재난보도는 갈수록 이성과 인간성 존중의 방향으
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 재난보도의 역사 추이를 정리한 후 단계별로 보도모델을 추출했
다.	 그 후 당대 중국 재난보도 역사상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 2008년 ‘5.12’	 원촨대지진 보
도를 통해 현 단계 중국 재난보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원촨대지진 보도 속
에 드러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의 개선방향과 대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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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1-1

중국의 재난보도 현황

저우위보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 

0. 들어가기 

2008년 규모 8.0의 강진이 ‘재난보도’라는 용어를 중국인들의 시야에 뚜렷이 들어오게 
했다.	 그 계기가 아니었다면 ‘재난보도’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계속 비주류의 모호한 지대
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언론인이 재난보도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국인들은 갈수록 생명의 소중함,	 즉 재난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란 인식을 하게 되었다.	 재난 속에 행해진 인도주의 구호와 인간 존엄성에 대
한 배려로 인해 재난보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점차 중국사회 전반에 확산하게 되었
다.	 아울러 죽음이란 도전 앞에 언론이 짊어져야 할 전문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도 집중적 
조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중요성도 갈수록 인지되어 가고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든 역사는 한 시대가 다른 한 시대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역사만큼 인류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은 없다.	 중국 재난보도가 걸어
온 역사를 회고하고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개선점을 찾는 것이 본고
의 목적이다.	
1. 중국 재난보도의 역사 추이

신중국 수립 후 65년간의 재난보도를 당 본위,	 사건 본위,	 인간 본위라는 세 단계로 구
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단계마다 독특한 특징과 그것에 상응한 윤리적 취향이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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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취향은 인간의 윤리 정신에 부합된 면도 있지만,	 인간애가 결여되거나 황당무
계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재난보도는 갈수록 이성과 인간성 
존중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1949~1980년 당 본위의 일방적 폐쇄형 보도모델

신중국 수립 후 상당 기간 새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좌경화 사조와 ‘희소식을 전하되 
나쁜 소식은 은폐’라는 사고방식에 따라 재난보도는 장기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엄밀히 통제하는 상태에 있었다.	1950년 4월 2일 중앙인민정부 신문총서에서 『생산 및 재난구조 보도에 대한 지시』를 
발표하여 “재난구조에 대해 보도할 때,	 각 지역은 재난구조 실적과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재난 상황 자체에 역점을 두고 보도하지 않는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재난이 뉴스가 아니고 재난구조와 구호야말로 뉴스다”라는 의
미로 이해되고 실행됐다.	 따라서 이 단계의 재난보도는 당의 선전 수요에 따라 당과 마오
쩌둥 주석의 현명한 지도와 ‘사회주의 대가족의 따뜻함’을 강조하고,	 결국에는 영웅주의 
혹은 공산주의 우월성으로 재난을 극복했다는 논리로 발전하곤 했다.	

이 시기의 재난보도는 대략적으로 “당중앙과 마오 주석의 친절한 관심과 배려 +	 국가에
서 막대한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재난구호에 투입 +	 피해 지역 주민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재난과 사투를 벌임 +	 영웅화된 인물이 구호 활동에서 뛰어난 공적을 쌓음”이란 
고도 정치화의 보도모델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원천적으로 재
난 현황,	 이재민의 운명,	 피해 결과 등을 희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도 정치화된 이러
한 보도모델은 재난보도를 일방적 소식 전달과 모호한 사건 재현에 머무르게 해서 독자들
로 하여금 재난에 대한 명확하고 전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재난 자체가 가진 
비극적 의미와 사회에 대한 시사점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보도모델의 영향으로 인해 이 시기 재난보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당국과 집단적 의지를 매우 중요시해서 이재민은 ‘집단’으로서의 모습만 표현될 뿐 

개개인의 표정은 없다.	
둘째,	 당국의 시각으로 영웅적 리더를 부각하고 일반인을 간과하며 이재민 전체의 생존 

실태를 경시 혹은 무시한다.	
셋째,	 영웅적 리더를 완벽한 인간으로 신격화해서 인간의 혁명 정신을 무소불능의 경지

로 끌어올린다.	1954년의 양쯔강 대홍수 보도,	 1961년 전후의 3년 자연재해 보도,	 1970년의 윈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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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통(云南海通)	 대지진 보도와 1976년의 탕산(唐山)	 대지진 보도는 이러한 보도모델의 
전형으로 알려졌다.	

(2)	 1980~2003년 사건 본위의 다차원 객관적 보도모델20세기 80년대에 들어 재난보도는 점차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사상 해방’과 ‘실사
구시’라는 지도 노선의 확립에 따라 한때 금기였던 재난보도도 일정 정도의 개방을 맞이
하게 되었다.	1987년 7월 18일 중공중앙선전부(이하 중선부라 약칭)에서 『뉴스보도에서의 몇 가지 
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문건의 제5조에 “중대 자연재해(지진,	 홍수 등)와 
재난성 사고에 대해 신속히 보도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어 1989년 1월 28일,	 중선부에서는 또 다시 『돌발사건 보도 개선에 대한 통지문』을 공포하여 “뉴스보도
의 실효성을 위해 돌발사건에 대해 성격,	 공개범위에 따라 단계적 보도를 진행할 수 있다.	
언론사가 중앙 혹은 지방 관계부처가 제공하거나 기자가 직접 취재한 정확한 소식을 입수
한 후 최대한 빨리 속보를 내보내야 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간단명료하며 정확한 보도를 낸 후,	 사태의 추이에 따라 후속 보도를 진행한다”라고 지시
했다.	 이로 보아 당과 정부가 점차 중국 국민의 알권리를 중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재난보도의 정보량이 갈수록 풍부해지고 인명과 재산 피해,	 재난구조,	 경험과 
교훈,	 심지어 원인분석과 시사점 탐구 모두가 보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1987년 따싱안링(大興安岺)	 특대형화재 보도 시리즈인 ‘빨간 경고’,	 ‘검정 영탄곡’,	 ‘푸른 
비애’는 재난을 직시하고 여실히 재현했을 뿐 아니라 재난 배후에 숨겨져 있는 관료체제,	
인간의 운명과 환경 파괴 실상을 심도 있게 고발했다.	 1998년의 양쯔강 특대형 홍수 보도
는 수해(水害)와 재난구호를 파노라마적으로 표현한 후,	 지나친 벌목,	 호수 간척,	 생태환경 
파괴를 대홍수를 초래한 인위적 원인으로 냉정하게 지적함으로써 세인들에게 반성할 계기
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1999년 11월 24일 산둥 성 옌타이시 근처에 ‘따숸(大舜)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여 270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국가통신사인 신화사는 
연일 해난상황,	 구조과정,	 인양작업 진전,	 원인조사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해 지속해서 보도
하여 국내외 각계가 ‘11․24해난’을 알고 이해하는 공식 채널이 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재난보도에 있어 가장 큰 진보는 정보 내용이 더는 일방적 폐쇄형
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으로 표현되고 전송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상대적으로 
충족시킨 것이다.	 이러한 보도모델의 장점은 객관성,	 시효성,	 깊이와 이성을 부각한 데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재난보도의 단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통 고정관념과 뉴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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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제의 제한으로 인해 언론은 재난에 직면했을 때 여전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 점,	 정보의 전달에만 만족하고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 여전한 점,	 인문 정신에 
입각한 배려가 결여된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단점들은 재난보도의 형식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보도 시각,	 언어 표현 등에 있어서 인간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게 하였다.	 	

(3)	 2003년 이후 인간 본위의 전면 개방형 보도모델

앞의 두 단계에 비해 2003년 이후의 재난보도 모델은 인간 중심의 전면 개방형 모델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	 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 사
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는 전 세계인을 공포에 떨게 했다.	 조기에 사스 발생과 유
행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여 더욱 큰 범위로의 빠른 확산을 초래한 후,	 중국 당
국은 더는 소식을 봉쇄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방침을 세웠
다.	 그 후 일련의 정책과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의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
다.	 2003년 『공공위생 돌발사건 응급조례』가 발표되고 2008년 5월 1일 『정부 정보 공개 
조례』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 기관 대변인 제도의 확립,	 관료 문책제의 실행 등이 
점차로 재난사건의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재난보도의 충분한 가능
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미디어의 다원화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부상한 것은 언론계로 하여금 공신력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보도를 부단
히 개선하도록 촉진했다.	 사건 본위의 다차원 객관적 보도모델에 비해 2003년 이후의 재
난보도 내용은 그 넓이와 깊이 면에서 갈수록 확대되어 정보의 완전한 개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2007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7회 전국대표대회에서 ‘인간 본위’의 집권 
이념을 확립한 것도 언론의 인간 본위와 보도의 인문 정신을 더욱 고양하게 했다.	

인간 본위의 전면 개방형 보도모델은 재난 자체와 구조 활동에 대한 보도도 중요시하지
만,	 보도과정 내내 사회적 배려자의 자세로 피해주민들이 처한 곤경과 정신상태를 살피고 
인간애와 인간미가 재난보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한다.	 앞의 두 단계의 보도모델에 
비해 인간 본위의 전면 개방형 보도모델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드러냈다.	

첫째,	 인간 본위의 보도는 형식화 보도모델을 탈피하여 재난 속의 인간을 ‘집단’이 아닌 ‘개체’로 표현함으로써 인문 정신에 따라 다양한 인물의 생존 실태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인간 본위의 보도는 관 본위의 보도모델을 탈피하여 ‘영웅신화’와 ‘지도자 홍보’를 

배제함으로써 재난 배후에 가려진 인간미와 인간애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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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은 2008년의 눈피해 보도와 ‘5.12’	 원촨대지진 보도에서 충분히 구현되었다.	
특히 원촨대지진 보도는 중국의 재난보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단연 당대 중국 
재난보도 역사상 굵직한 이정표가 되기도 했다.	
2. 원촨대지진 보도를 통해 본 현 단계 재난보도의 특징

2008년 ‘5.12’	 원촨대지진이 발생한 후 중국의 재난보도는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괄목
할 만한 진보를 보여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전과 비교해 이번 재난보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뉴스보도 관리방식의 변화

예전에 중대한 돌발사건이 일어나면 뉴스의 관리 당국,	 특히 일부 지방의 뉴스 관리부
처가 왕왕 자신의 부처 혹은 지방의 이익에서 출발해 언론사가 신속히 뉴스보도를 하는 
것을 막곤 했다.	 따라서 공식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각종 비공식 루
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형형색색의 유언비어,	 허위 소식이 
난무해 대중들의 불만을 샀을 뿐 아니라 당과 정부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곤 했다.	 하지
만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같은 경우에 공신력을 가진 언론사가 뉴스를 내지 못하게 하
는 것이 가능하지만,	 각종 정보가 인터넷으로 신속히 전해지는 것을 막기 어렵기 마련이
다.	 뉴스 관리 당국은 이렇게 하다가 자칫하면 발언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수동적인 국
면에 몰아넣을 확률이 높다.	

이번 원촨대지진 보도에 대해 뉴스 관리 당국은 뉴스 본연의 법칙에 따라 각급 언론사
가 전면적이고 신속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도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유용한 정보,	 갖가지 의혹에 대한 해답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일선 기자들은 뛰어난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보도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사기를 북돋우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	

(2)	 뉴스보도 절차의 변화

상당기간 동안 중국에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여 언제,	 어떻게 보도하는지까지 통제하곤 했다.	 이런 절차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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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난 후,	 설령 사실관계가 명확하더라도 뉴스보도 본연의 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대중들의 불신을 사기 일쑤였다.	

이번 원촨대지진 보도에 대해 관계 당국은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규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각급 언론사가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다
양하고 차별화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뉴스보도의 공신력이 그 어
느 때보다도 더 높아졌기에 언론사에 대한 대중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3)	 해외 언론사와의 관계 개선

글로벌화와 중국의 대외개방 추진에 따라 중국과 해외 언론 간의 관계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일부 해외 언론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가 하면 뉴스 본연의 법칙에 
따라 중국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내는 해외 언론도 적지 않다.	 해외 언론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중국은 그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만이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외 언론들이 중국 티베트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자주 내는 것은 그들이 가진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그들에
게 신속한 취재보도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원촨대지진이 발생한 후 중국당국은 해외 언론들이 자유롭게 피해 지역에 가서 취
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그들의 편견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들은 피해 지역에
서 보고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했고,	 중국정부가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얼
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여실히 보도했다.	 이는 세계인들에게 중국 정부와 국민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인은 중국의 재난구호에 진심 어린 원조
와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4)	 전통매체와 뉴미디어 간의 쌍방향 소통

흔히 전통매체와 인터넷,	 블로그 등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간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쌍방향 소통이 부족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상당수 네티즌이 전통매체의 보도에 불신을 가
진다.	 반면 전통매체는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많은 소식과 정보에 대해 경시,	 내지 무시하
는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원촨대지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한편 많은 네티즌이 중국 중앙티
브이방송국인 CCTV를 비롯한 전통매체가 낸 많은 보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인터넷으로 이들에게 세부내용까지 제보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매체도 인터넷 핫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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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불거진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유언비어가 만연하는 현상을 억제하였
다.	 이러한 선순환적 소통으로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는 서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뉴스 수용자들이 인정하는 더욱 큰 공신력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수용자들도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와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지진 후 온라인모금,	 실종가족 찾기,	 온라인추모,	 고아 돌보기 등 시민운동이 성공적
으로 조직된 것도 전통매체와 뉴미디어 간의 양호한 소통 덕분이다.	

3.	 재난보도의 윤리적 문제와 개선 방향

국내외 반응으로 보아 원촨대지진 보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 
속에 드러난 윤리적 충돌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주로 개인의 생명권 무시,	
보도로 인한 심리적 상해,	 구호활동 방해 등으로 대표된다.

(1)	 개인의 생명권과 국민의 알권리 간의 충돌2008년 5월 17일 러시아구조대가 지진 발생 5일 만에 첫 번째 생존자를 구출했을 때 
기자들은 대거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와 강한 조명으로 생존자를 비추었다.	 이때 한 구조
대원이 화를 내며 자신의 큰 손으로 생존자의 눈을 가려주면서 기자들에게 강한 빛으로 
생존자의 눈을 다치지 말라고 호통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피
해 지역 상황을 전하고 싶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취재방식은 이미 생존자
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생명권은 알권리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뉴스보도로 심리적 상해를 입은 사람들

원촨대지진 때 네티즌에 의해 ‘중국에서 가장 강한 경찰’이라 불리는 여경이 있었다.	 그
녀는 지진으로 부모와 딸을 비롯한 십여 명의 가족을 잃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녀는 
슬퍼할 겨를이 없이 수일째 피해 지역 일선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자로부터 “이재민을 구조할 때 어른과 어린이가 보이면 자신의 부모와 딸이 생각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한 마디도 말을 못한 채 갑자기 쓰러졌다.	

흔히 기자들이 보도효과를 높이기 위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취재대상이 가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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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태에 대해 자주 질문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또다시 취재 대상
에게 심리적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	 또한,	 같은 취재대상에 대해 
여러 매체가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것도 매우 잔인한 것임을 모르는 기자가 많다.	
이로 보아 재난보도의 특수성과 기자들이 지켜야 할 보도윤리에 대한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3)	 구호활동을 방해하는 취재행위

원촨대지진 구조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목격됐다.	 구조대원들이 단 일분일초라도 
벌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자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작업을 중단시키며 인터
뷰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할 때 많은 
기자가 몰려와 갖가지 질문을 하며 취재하려고 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취재행위는 타인의 생명권에 대한 무시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수
밖에 없고 지양해야 할 행위들이다.		 	 원촨대지진 보도에 나타난 상기 윤리적 문제는 중국 언론인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
했다.	 그것은 바로 매체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언론인들이 취재대
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이고,	 어떤 뉴스 작품으로 수용자들을 찾아갈 것이며,	 어떠한 
시각으로 자신들의 직업을 재조명하는가가 될 것이다.	
	

4. 나오기

중국의 재난보도는 인간 중심의 보도모델이 정착된 데에 이르기까지 65년의 진화 과정
을 거쳤다.	 특히 최근 연간 각종 공공위생 돌발사건과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
운데 지역사회 공공역량의 일종으로 언론은 갈수록 큰 역할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편 재
난보도의 개념이 중국에서 명확하게 정립됨에 따라 그것의 발전이 이미 직접 중국 언론이
나 사회의 전반적 진보를 가져왔다.	

향후 『중국 언론인 직업윤리 수칙』을 수정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윤리 교
육을 강화하며 재난보도 자원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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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토론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박흥수 (사회자, 한국 강원정보문화원 원장)

사회자로 초청해주신 존경하는 박용상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과 중재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박용상 위원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중재제도나 법과 규
정들을 재고해야할 시대입니다.	 증기기관에 의해 추동되었던 산업사회 시대를 넘어 정보
화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반도체,	 디지털 압축 기술,	 광섬유라는 
세 가지 새로운 발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방송매체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세대의 공중파와 지상파에서 2세대의 유선
방송,	 3세대의 위성방송,	 4세대의 DMB를 넘어서 5세대는 IPTV의 시대,	 그리고 6세대에는	
완전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스마트 TV가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는 앞장서서 통신기술을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는 메가
바이트 시대였고,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시대였으며 오늘날에는 본격적으로 테라바이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보가 삽시간에 전세계 70억 인구에게 확산되는 시대인 만큼,	 기존의 제
도나 법,	 혹은 기타 인간의 태도나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새로운 변화가 대한민국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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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션 1 주제 토론◂‘중국 재난보도의 현황 연구’

 Arik Bachar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중국의 한 지방인 티베트에서 언론 보도가 상당부분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신 기자가 이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언론의 재난재해 관련 보도가 객관성을 획득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Zhou Yu Bo (중국 인민망 한국 지사장)

말씀하신대로 티베트에 유혈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외신기자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정부의 보도 통제가 언론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
는데 부정적이라는데도 동의합니다.	 중국의 언론 매체가 외신들에게 공신력을 지니고 있
지 않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중국의 내신 기자들이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양심을 바탕으로 중국 국민들과 외신 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기자들의 적극적 노력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 Khan Muhammad Shafqat (파키스탄 언론평의회 위원장)

중국 재난 보도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윤리적 문제를 제재할 법적 메커니즘이 존재하
는 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Zhou Yu Bo (중국 인민망 한국 지사장)

중국의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최신 현황 자료에 따라 재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따라서 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종종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원난성 대지진에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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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린 채 3일 동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언론이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지탄을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원난성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날이 결혼식이었던 현지 언론사의 한 여기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현장으로 찾아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언론사가 대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윤리적으로 문제
가 있는 보도 행태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
국 언론이 자체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김 종 량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위원)

저는 한국의 재난보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대한민국에서 안
타까운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또 한국 언론 
보도 행태에서 느낀 것은 무엇인지,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중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은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Zhou Yu Bo (중국 인민망 한국 지사장)

중국에서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중국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이 재난 사고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인민망에서도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100여개의 기사와 400여장의 취재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보
도와 달리 세월호 참사가 중국 국민의 전국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아 故 유병언 씨와 정
부,	 가족에 대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긍정적 영향을 끼친 보도도 존재하긴 
했지만,	 한국의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는 추측성,	 유언비어성 보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
다.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이전까지 아무런 
사실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의 경우는 정부의 발표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보도
를 내보냄에 따라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상황을 유발하는 같습니다.	 대한민
국처럼 수사기간 중에 언론의 공신력 없는 보도가 이어질 경우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
기 힘들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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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2

Reports on Suspected Crime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Tomoyuki Kataoka

Attorney at Law, Japan

I. Reports using real names for suspects

1.	 Japan	In	 media	 practice,	 suspects'	 real	 identities	 are	 used	 in	 press	 reports.	 However,	anonymous	 identities	 can	 be	 used	 in	 cases	 involving	 youth	 crimes,	 mentally	 ill	criminals,	 or	 misdemeanors	 exceptionally.	 Case	 laws	 are	 adjudicated	 based	 on	 the	balancing	 test	 by	 comparing	 privacy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reputation	 against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in	 many	 cases	 real	 identities	 are	 used.Academic	 theories	 are	 more	 favorable	 to	 using	 real	 names	 in	 reports	 on	 suspected	crimes,	 while	 some	 theories	 do	 support	 using	 anonymous	 identities.	 However,	 even	 if	anonymous	 identities	 are	 used,	 there	 are	 some	 case	 laws	 which	 found	 that	 defamation	was	 still	 possible	 when	 the	 suspects’	 identity	 could	 be	 specified.	
2.	 KoreaThe	 established	 principle	 is	 to	 use	 anonymous	 reports.	 This	 may	 be	 partly	 due	 to	Article	 126	 of	 Korea’s	 Criminal	 Law	 on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hich	prevents	 investigating	 agencies	 from	 publishing	 facts	 of	 suspected	 crimes	 befo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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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Case	 laws	 acknowledge	 that	 the	 use	 of	 real	 identities	 by	 the	 media	 dose	 not	necessarily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hinting	 that	 the	 courts	 are	 closer	 to	 the	anonymous	 reports	 principle.	 At	 the	 same	 time,	 the	 courts	 also	 allow	 the	 use	 of	 real	names	 by	 the	 media	 using	 the	 balancing	 test	 in	 cases	 involving	 public	 figures	 or	public	 interests	 if	 the	 cases	 concern	 ‘exceptional	 cases’	 or	 ‘topical	 interests.’
3.	 Comparing	 Japan	 to	 Korea	In	 the	 report	 on	 suspected	 crimes,	 the	 principles	 and	 exceptions	 of	 japan	 and	Korea	 are	 polar-opposite.	 While	 case	 laws	 of	 the	 two	 countries	 similarly	 use	 the	balancing	 test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rights	 such	 as	 the	 protection	 of	 reputation,	 Korea	 seems	 to	 put	 more	 emphasis	 on	anonymous	 reports	 in	 value	 judgments.	
Ⅱ. Reports using real names for victims  

1.	 JapanThese	 are	 treated	 on	 a	 case-by-case	 basis.	 Anonymous	 reports	 are	 the	 norm	 in	reporting	 on	 victims	 of	 sexual	 crimes	 or	 mentally	 ill	 victims,	 etc.	 However,	 real	identities	 are	 commonly	 used	 for	 victims	 of	 simple	 and	 occasional	 crimes.	 There	 was	a	 heated	 debate	 in	 Japan	 surrounding	 the	 use	 of	 real	 names	 of	 criminal	 victims	 by	the	 press	 reports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for	 Criminal	 Victims	 in	 2004.	 		 	 	
2.	 KoreaWith	 the	 court’s	 decision	 in	 the	 “Naju	 rapist”	 case,	 there	 was	 a	 strong	 public	 consensus	to	 protect	 the	 victim’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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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2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행태 

- 일본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 바스코 다 가마 법률회계사무소

제 1 피의자의 실명보도

1.	 일본	 	 	 언론실무상 실명보도가 원칙.	 단 예외적으로 소년사건,	 정신장애자 사건,	 경미한 사건
의 경우에는 익명보도가 원칙이다.	 	 	 판례는 명예권,	 사생활권 등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하는 이익 균형론의 방법으로 판단
하는데,	 결론적으로 실명 보도 원칙론을 사실상 추인하는 경우가 많다.		 	 	 학설은 실명보도 원칙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의 학설에서는 익명보도 원칙
론도 있다.		 	 	 단,	 물론 판례상 익명보도를 해도 대상자의 특정성이 인정되고 명예 훼손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2.	 한국	 	 	 언론실무상,	 익명보도가 원칙인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 따라,	 수
사기관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판례는 실명보도가 반드시 공공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며 익명보도원칙론에 가까운 
인식을 나타내면서,	 이익균형론을 이용하여 판단하여 공인,	 공공보도에 관한 “비범성”	
또는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명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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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과 한국 비교 	 	 	 언론 실무는 원칙과 예외가 정반대이다.	 	 	 판례는 명예권 등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대립 이익에 대해 이익 균형론을 이용
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은 유사하지만,	 가치 판단과 결론에 있어서는 한국이 익명보도
를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 2 피해자의 실명보도

1.	 일본	 	 	 사건에 따라 다르다(Case	 by	 case).	 성범죄 피해자,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은 익
명 보도하는 한편,	 단순 일회성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실명보도으로 보도한다.		 	 	 일본에서도 2004년 제정된 “범죄 피해자 등 기본법”	 제정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피해자의 실명보도의 논란이 심화되었다.

2.	 한국	 	 	 일련의 "나주 성폭행 사건"	 판결이 계기가 되어 사건 보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요청
이 강하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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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제 1-2

언론의 피의 사실 보도 -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변호사, 바스코 다 가마 법률회계사무소

제 1 피의자의 실명보도

1.	 일본
	 	 (1)	 실무
	 	 	 	 가.	 원칙	 	 	 	 	 	 	 	 (가)	 실명보도가 원칙	 	 	 	 	 	 	 	 (나)	 이유 (예 :	 아사히신문 「사건의 취재와 보도 2012」)

- 보도 내용의 기본 요소이므로
-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 익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단,	 이 모두에 대해 비판이 있다.	 	 (예 :	 츠쿠다 카츠히코 「명예훼손의 법률실무[제2판]」 150	 페이지 이하)	 	 	 	 	 	 	 	 (다)	 판례
- 최고재판소의 판례 중,	 직접적으로 이러한 논점을 다룬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단,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결(1990. 12. 13.)1)은 업무상 과실치사 용의의 

1) 이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결은, 비교형량의 결과에 따라서는, 실명보도한 것 자체를 위법시할 수 있는 경우
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츠쿠다 카츠히코 「명예훼손의 법률실무 [제
2판]」15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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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치 건과 관련 신문사가 실명보도를 한 케이스로서 비교형량론에 
입각하여 본건 보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 “일반적으로 범죄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화 되는 입장,	 특히 범죄 주체가 
되는 측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 기사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현재 사회 일반적인 의식으로 보아 상기 보도에 있
어서의 피의자의 특정은 범죄 뉴스의 기본적 요소로서,	 범죄 사실 자체
와 함께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인 것으로 관념화되어 있으므로(변론의 
전 취지에 의해 인정됨),	 피의자를 실명으로 할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그 
특정의 방법,	 정도의 문제는,	 일의적(一義的)으로 정할 수 없으며,	 결국
에는 범죄 사실의 양태,	 정도 및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특성(공인의 성
격을 지니고 있는지),	 피해자 측의 피해의 심정,	 독자의 의식,	 감정 등을 
비교고량하고 또한 인권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옹호와
의 조화를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	 “실명에 의
한 각 사의 본건 보도는,	 당시의 보도의 실정,	 본건 보도의 양태,	 피의 
사실의 정도,	 양태,	 항소인의 책임 있는 사회적 지위,	 피의자 측의 심정,	
사회 감정 등으로 보아,	 항소인에게 있어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것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 한편,	 도쿄지방재판소 판결(1990년 3월 23일)은 실명보도 그 자체의 책
임을 추궁한 민사 소송으로서,	 “범죄보도에 있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
으로 간주되는 것은 범죄 사실 뿐만 아니라 이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
는 사실도 포함하여,	 피의자의 성명이나 얼굴 사진이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 결국,	 판결은 실명보도를 위법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통상적으로는 
이를 적법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예외	 	 	 	 	 	 	 	 (가)	 소년 사건	 	 ① 실무
- 범죄소년(14세 이상),	 촉법소년(14세 미만)은 익명보도 
- 발각 시에 성년(20세)이 되어도,	 사법 절차의 과정에서 성년이 되어도 

모두 익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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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년법 61조의 규정
- 기사 등의 게재 금지에 대해,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붙여진 소년 또는 

소년일 경우,	 행한 죄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에 의해 그 자가 해당 사건의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단,	 심판 개시 결정 전인 자나,	 공소 제기 전인 자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또 출판물 게재만을 금지하고 있다.

- 벌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	 	 ③ 실무상의 예외	 - 	 역사적 중대 사건	 - 	 도주 중으로 다시 중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강한 때	 - 	 18세 이상의 소년 범죄로서 사형이 확정된 때	 	 	 	 	 	 	 	 (나)	 정신장해자의 사건	 	 ① 실무
- 체포된 피의자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형법39조1항)인 것

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그럴 우려가 있는 경
우에도 익명보도를 검토한다.

- 당초 실명보도를 하더라도,	 취재 등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익명보도로 전환한다(한편,	 반대로 익명보도에서 실
명보도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② 이유

- 사회적 편견에 의한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본인이 사
회에 복귀한 경우를 배려하기 위해	 	 ③ 심신 미약자(형법 39조 2항)

- 실명보도가 원칙	 	 	 	 	 	 	 	 	 (다)	 경미한 사건	 	 	 	 ① 실무
- 경미한 범죄,	 경과실 사건에 있어서의 피의자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유
- 실명의 필요성에 비해 당사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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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무상의 예외
- 피의자가 공인․공적 존재일 경우에는 실명.	 판례로서 삿포로 변호사회 

전 부회장의 택시 운전수에 대한 폭행 사건

	 	 (2)	 학설
	 	 	 	 가.	 익명보도 원칙론	 	 	 	 	 	 	 	 (가)	 「범죄보도의 범죄」 (학양서방)

- 범죄 보도는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해야 한다.
- 인권 경시의 보도를 개혁하기 위해 사건 보도는 익명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실명보도로 하면 좋을지를 검토하면 된다.	 예를 들
어,	 공적인 임무에 있는 자가 그 임무의 적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일본변호사연합회․1987년 11월의 ‘인권과 보도에 관한 선언’

-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수사 정보에 대한 안이한 의존을 그만 두고 보도
의 필요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함과 동
시에 원칙적으로 익명보도의 실현을 위해 익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망	 	 	 	 	 	 	 	 (다)	 츠쿠다 카츠히코(佃克彦,	 つくだ・かつひこ)

- 「명예훼손의 법률 실무[제2판]」 157~158페이지
- 실명보도되지 않을 권리 내지 이익은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인

격권의 일부를 이룬다.	 그리고 실명보도의 긍정 여부는 명예훼손 법리 
내지 프라이버시 보호 법리 중 면책 사유로서의 공공성의 유무(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
해야 한다.

	 	 	 	 나.	 실명보도 원칙론	 	 	 	 	 	 	 	 (가)	 일본신문협회의 견해
- 기사의 정확성과 독자에게 주는 설득력
- 범죄의 예방,	 억지 효과가 있다
-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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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익명보도의 경우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의 정리
	 	 	 	 	 	 	 	 *	 최고재판소 판결 (2003년 3월 14일)

- 미성년 당시에 청년 4명을 살해하였다고 하여 살인,	 강도 살인 등의 죄
로 기소된 피고인(본건 기사가 게재된 당시에는 이미 성인)이 주간지의 
기사에서 쉽게 동일 인물로 추지될 수 있는 가명을 사용하여 범행 양태(범인 정보),	 비행이력,	 교우 관계 등(이력 정보)이 기재되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출판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 판결은 익명보도의 대상자의 특정성에 대해 “피상고인과 면식이 있고 
또한 범인 정보 혹은 피상고인의 이력정보를 아는 자는 그 지식을 단서
로 본건 기사가 피상고인에 관한 기사임을 추지할 수 있으며,	 본건 기사
의 독자 중에 이러한 자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
고 이러한 독자들 중에,	 본건 기사를 읽음으로써 비로소 피상고인에 관
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이상의 범인 정보나 이력 정보를 안 자가 
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면식이 있는 자나 정보를 
안 자가 보도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특정성을 긍정하고 있다.	 즉,	
상당히 완만히 인정되는 것이 된다.

2.	 한국
	 	 (1)	 실무	 	 	 	 - 익명보도가 원칙	
	 	 (2)	 형법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
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단,	 기소된 예는 없으며,	 형사 판례도 없다.	

	 	 (3)	 익명보도에 관한 판례	 	 	 	 가.	 대법원 1998년 7월 14일 판결
-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

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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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인
- 시장,	 농림부 장관,	 국립대학교 교수,	 전직 언론인,	 도의회 의원,	 검사 등의 공인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관심 사안으로서,	 실명보도를 허용한다는 것이 판례
	 	 	 	 다.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범위

- 대법원 2009년 9월 10일 판결
- 제 요소를 종합․참작하는 비교형량론에 입각하여 이하와 같은 기준을 정립하였다.
-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지니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것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하여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
을 가지고 있고 공공의 문제로서 중요성을 지니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지
닐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지니는 공적 인물로서의 희생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을 위해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 공공의 문제로서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 법률로 별도 정해져 있거나 기
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훨씬 우월하다고 보
고,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3.	 일본과 한국의 비교(1)	 판례상 한국에서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일본
에서는 이러한 판례가 없다.(2)	 양국의 판례 모두 대상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과 보도의 자유,	 알 권리 등과의 
조정시에 이익형량론을 사용하여 판단하고 있다.(3)	 이상을 살펴보면,	 이익형량론이라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익명
보도가,	 일본에서는 실명보도가 사실상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1

제 2 피해자의 실명보도

1.	 일본	 	 (1)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되나 범죄의 성질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2)	 성범죄의 피해자,	 정신 장해가 있는 피해자 등
- 피해를 당한 것 자체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사실에 해당

되므로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2)
- 또한,	 아동 매춘․성범죄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일 경우,	 그 성명 등에 

의해 해당 사건에 관한 자임을 추지할 수 있는 기사 등을 게재 등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조).	 	 (3)	 날치기(절도),	 빈집털이(주거 침입 및 절도),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한 일과성 사건

의 피해자
- 많은 경우 비교형량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	 원래 타인에게 알

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사실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령 이
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수인 한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범죄피해자등기본법,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
- 2004년에 성립된 동법은 벌칙 등은 없으나,	 국민의 책무로서 “국민은,	 범죄피

해자 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함과 동시에 국
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6조)
- 또한 동법 8조가 정부에 책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등기본계획’에서

는,	 “경찰에 의한 피해자의 실명 발표,	 익명 발표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등의 
익명 발표를 원하는 의견과 매스컴에 의한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이
유로 하는 실명 발표에 대한 요망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의 보호,	 발표하는 것

2)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은 ‘사건의 취재와 보도 2012’에서 이하와 같이 취급을 정하고 있다.
• 강간, 강제 추행, 성적학대 등 성범죄의 피해자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작

성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 사망 사건인 경우 첫 보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한다. 그 후에는 성범죄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실명으로 할지 익명으로 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 아동이나 젊은 여성의 납치 사건 등으로 성적인 동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성 피해가 명확하지 않아도

즉시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범죄의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는 단적으로 간결하게 전한다.



52

의 공익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개별 구체적인 안건마다 적절
한 발표 내용이 되도록 배려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즉,	 경찰에 의해 매스컴 
등에 사건을 공표 시에,	 실명․익명의 결정을 공표하는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이후 경찰 발표에서 피해자를 익명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미디어는 경찰에 대해 실명 발표를 요구하고,	 그 후에 취재를 하여 
피해자의 의향 등을 확인 후에 미디어가 실명․익명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	 한국
- ‘나주 성폭행 사건’3)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언론의 자세에 

대해 논의가 일었고,	 그 결과로서 2012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
자협회가 공동으로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언론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관계 없는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3.	 일본과 한국의 비교
- 일본과 한국 모두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익명보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3) 자택에서 자고 있었던 아동을 안고 밖으로 나와 공터에서 강간하고, 범행 은폐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
라 죽게 한 범죄 사건에 대해, 범죄의 발생 원인․책임이 피해자의 양친(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게임 중독인 
어머니)에게 있는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관련 정보(사진, 그림, 일기 등, 상해 부위의 영상)가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그 양친이 많은 신문사, 방송국을 상대로 민사 사건을 제기하였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3월 19일 판결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일부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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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2 주제 토론◂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행태 - 일본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임 병 렬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4중재부 중재부장)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생긴 의문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한국의 경우 익명보
도를 원칙으로 하고 일본의 경우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
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피의사실 ‘의
혹’	 단계에서 피의자 실명을 보도하는 것과 피의사실 ‘확정’	 단계에서 피의자 실명을 보
도하는 것에 차이를 두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본 법조계의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초상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본에서 명예훼손 관련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
는데,	 명예훼손 관련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Tomoyuki Kataoka (일본 변호사)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피의사
실 보도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이 실명보도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
본 국민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
이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피의자 실명을 보도하는 것을 법리
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국과 달리 일본에서 실명보도가 원칙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경우 수
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
후는 당연히 실명을 보도할 수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단,	 일본에서 소년범의 경우 
피의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여 소년법에 따라 소년 피의자의 경우 수
사단계에서는 실명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소년사범이라 할지라도 실명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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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피의자의 초상권도 피의자의 
성명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실제로 일본 방송에서는 피의자의 얼굴이 특별한 보호 장치 없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	 피의자가 
아닌 경우 개인의 초상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실명보도가 국민과 언론 양측에게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겨
져 이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관련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Khan Muhammad Shafqat (파키스탄 언론평의회 위원장)

파키스탄의 경우 소년범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조금 다른 논리가 채택되는 경우가 있
습니다.	 미성년자의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
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년범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 가족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즉 일본의 경
우 공인 가족에 대한 보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Tomoyuki Kataoka (일본 변호사)

일본에서 소년범일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실명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년범일지라도 중대한 범죄 사안이거나,	 해당 사안을 보도함
에 의해 발생하는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확정판결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소년범의 실명
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사범의 경우라도 확정판결이 났다면 실명보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의 가족에 대한 보도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인
의 가족에 대한 판례가 매우 적게 존재합니다.	 때문에 명확한 법적 논리가 구성되어 있
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공인의 가족은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인 
가족의 실명이 그대로 보도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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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de Ray Karuna Wijaya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인도네시아의 경우 성적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이름을 장미,	 쟈스민 
등으로 치환해 언급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Christiana Chelsia Chan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위원장)

한국과 일본에서 테러리즘 보도와 같은 공익성이 높은 보도에 특별한 법적 제재가 들
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omoyuki Kataoka (일본 변호사)

정부에서 언론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질
적으로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정비밀보
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언론이 테러리즘 등 군사와 관련된 사항울 무차별적
으로 보도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이 법률의 입법 단계 이전
에도 정부가 ‘기자클럽’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언론의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특정비밀보호법’	 이전에도 정부가 언론을 컨트롤하고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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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3

Some Observations on the Ethical Reporting on Suicides

- An Austrian Perspective

Alexander Warzilek

Managing Director, Austrian Press Council, Austria

Reporting	 suicides	 is	 a	 sensitive	 and	 delicate	 issue.	 On	 the	 one	 hand,	 journalists	should	 consider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deceased	 person	 as	 well	 as	 of	 the	immediate	 family.	 On	 the	 other	 hand,	 detailed	 coverage	 of	 a	 particular	 suicide	 might	spur	 a	 vulnerable	 person	 to	 take	 his	 or	 her	 own	 life,	 by	 the	 same	 means.	During	 the	 1980s,	 Austrian	 newspapers	 stopped	 reporting	 on	 deaths	 by	 suicide	where	 the	 deceased	 had	 	 jumped	 in	 front	 of	 a	 subway	 train	 in	 Vienna.	 The	 statistics	suggest	 this	 led	 to	 a	 substantial	 drop	 in	 such	 incidences	 of	 suicide.	There	 has	 been	 considerable	 research	 and	 evidence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imitation	 or	 ‘copycat‘	 suicides.1)Against	 this	 background,	 until	 a	 couple	 of	 years	 ago,	 the	 approach	 of	 Austrian	newspapers	 was	 to	 act	 with	 restraint	 and	 to	 not	 report	 the	 fact	 that	 the	 death	 of	 a	non-public	 figure	 was	 by	 suicide.	 Where	 a	 public	 figure	 had	 committed	 suicide,	 news	coverage	 was	 cautious	 and	 discreet.	However,	 this	 approach	 has	 changed	 recently.	 Some	 newspapers	 – particularly	tabloid	 newspapers	 – are	 reporting	 some	 deaths	 by	 suicide	 in	 a	 sensational	 manner.2)
1) http://www.kriseninterventionszentrum.at/dokumente/pdf3_Leitfaden_Medien.pdf, p. 3 et al.

2) The two free daily newspapers “Heute” and “Österreich” who compete aggressively with each other –

mainly distributed in Vienna – as well as the tabloid newspaper “Kronen Zeitung” (its national coverage

equals nearly 40%) are increasinly sensationalised in their reporting, including reporting on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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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strian	 Press	 Council,	 the	 independent	 self-regulating	 institution	 of	 the	printed	 press3),	 has	 reacted	 to	 this	 recent	 development	 and	 introduced,	 in	 2012,	 a	new	 provision	 in	 its	 journalistic	 Code	 of	 ethics.	 This	 new	 provision	 considers	 the	specific	 danger	 of	 imitation	 in	 the	 context	 of	 reports	 on	 deaths	 by	 suicide.In	 its	 rulings4),	 the	 Press	 Council	 has	 ascertained	 the	 following	 to	 be	 unethical	
where	 death	 has	 been	 committed	 by	 suicide:a) to	 cover	 the	 (private)	 life	 of	 the	 person	 in	 depth;b) to	 detail	 the	 manner	 of	 the	 death;c) to	 describe	 the	 state	 of	 the	 body	 of	 the	 deceased;d) to	 speculate	 on	 the	 reason	 for	 the	 suicide	 or	 to	 focus	 on	 a	 single	 reason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re	 are	 always	 multiple	 factors	 at	 play	 in	 any	 suicide);e) to	 report	 in	 a	 sensational	 manner	 about	 a	 death	 by	 suicide	 on	 the	 front	 page	of	 a	 newspaper;f) to	 reprint	 a	 suicide	 note	 or	 a	 suicide	 text	 message;g) not	 to	 respect	 the	 privacy	 of	 the	 next-of-kin	 of	 the	 deceased	 or	 to	 disturb	the	 mourning	 process;h) to	 pressurise	 the	 next-of-kin	 of	 the	 deceased	 for	 an	 interview;i) to	 publish	 a	 picture	 of	 a	 person	 jumping	 to	 his	 or	 her	 death;j) to	 open	 an	 online	 forum	 on	 an	 article	 about	 the	 death	 by	 suicide	 of	 a	non-public	 figure;k) to	 publish	 pictures	 of	 a	 suicidal	 person	 who	 is	 not	 a	 public	 figure.
However,	 the	 Press	 Council	 has	 also	 stated	 that	 deaths	 by	 suicide	 should	 not	 be	considered	 a	 taboo;	 the	 issue	 is	 relevant	 to	 society	 and	 a	 general	 discussion	 about	suicide	 is	 in	 the	 public	 interest.	 It	 takes	 the	 view	 that	 	 details	 of	 the	 method	 of	 the	suicide	 and	 the	 course	 of	 events	 should	 be	 withheld,	 but	 that	 the	 telephone	 number	of	 a	 helpline	 for	 people	 with	 suicidal	 thoughts	 and	 alternative	 options	 for	 dealing	with	 personal	 crises	 should	 be	 published	 and	 highlighted.

3) www.presserat.at.

4) These rulings are a reminder and an instrument of admo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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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3

자살보도 윤리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관점

Alexander Warzilek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기자들은 사망한 사람과 직계 가족의 
인격권을 고려해야만 한다.	 더불어,	 특정 자살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할 경우 심리적으로 
취약한 누군가가 동일한 방법으로 모방 자살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점 역시 고려해
야 한다.1980년대 오스트리아 신문은 비엔나 지하철 선로에 뛰어드는 방식을 통한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 이후 같은 방법을 통한 자
살사건의 수가 급감했다.	

더불어,	 모방효과 혹은 모방자살이 있음을 증명하는 방대한 연구와 증거들이 있다.1)
이러한 점을 감안해 몇 년 전까지 오스트리아 신문은 자살보도를 절제하고,	 공인이 아

닌 인물의 자살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방식을 결의했다.	 공인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경
우라도 언론보도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오스트리아 신문사들은 이러한 보도 방식을 지키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타블로이드 신문과 같은 몇몇 신문들이 일부 자살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2)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는 출판․신문업계의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관으로서3)	 최근의 이

1) http://www.kriseninterventionszentrum.at/dokumente/pdf3_Leitfaden_Medien.pdf, p. 3 et al.

2) 상호치열한 경쟁을 하는 무료일간지 “Heute”와 “Österreich”(주로 비엔나에서 배부됨) 및 타블로이드 신문인

“Kronen Zeitung”(전국적으로 보급률이 40%에 이름)는 자살보도를 포함한 선정적 보도의 비중을 지속적

으로 늘리고 있음.

3) www.presser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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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동향을 묵인하지 않고,	 2012년 언론윤리규범에 새 조항을 도입했다.	 이 새로운 조
항은 자살보도로 인한 모방자살의 위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언론평의회는 평결을 통해4)	 다음의 사항을 비윤리적인 자살보도라고 확인했다.a)	 자살자의 사생활을 자세히 다룬 경우b)	 자살 방식을 자세하게 언급한 경우c)	 시신의 상태를 묘사한 경우d)	 자살한 동기에 대해 추정하거나 한 가지 이유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대부분의 자살은 그 동기가 복합적인 것이 일반적임)e)	 신문 1면에 자살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f)	 자살자의 유서 혹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 g)	 사망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거나 추도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h)	 사망한 사람의 친족이 인터뷰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i)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j)	 공인이 아닌 사람의 자살에 관해 논의하는 온라인 포럼을 개설하는 경우k)	 공인이 아닌 자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하지만 언론평의회는 자살로 인한 죽음이 터부 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자
살은 사회적인 이슈이며 이에 대한 일반적 담론은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자살의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과정을 논의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게재되어야 마땅하고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야 한다.

4) 이는 자살 보도 세태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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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션 3 주제 토론◂‘자살보도 윤리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관점’

 Balázs Weyer (헝가리 편집인협회장)

헝가리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하기에 자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살에 대한 보도가 자살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헝가리에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돕는 핫라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핫라인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서 
자살보도와 함께 전함으로써 미디어가 자살예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방식의 자살 예방 핫라인과 자살 보도방식이 오스트리아에도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lexander Warzilek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오스트리아 역시 비엔나에 있는 병원에서 자살 예방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이러한 핫라인들의 정보를 자살관련 보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자살 위기에 놓여있
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러한 사
항들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예방기구 관
련 보도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살 예방 관련 보
도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많지 않습니다.	 독일의 큰 언론사의 경우 예방 핫라인 관련 보
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아직 시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